
서울특별시인구정책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56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4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Ⅱ. 제안이유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 도래와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서울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명칭을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정책화 역할을 강조하고자 함(안 제7조)

나. 위원회 자문 기능을 조항에 추가하여 시 인구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7조)

다. 이민·다문화 분야 신설, 청년·여성 분야 확대를 위하여 총 위원수를 15명

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라.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인구정책 관련 분야를 다양하게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Ⅳ.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정수를 확대하여 서울시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출됨.

 2. 서울시 인구정책의 추진 현황

  ◦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인구집

중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생·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시

행해 왔고, 사망률이 출생률을 역전하는 등 인구감소가 현실화되자 20

19년 4월, 9개 정책분야1)를 대상으로 하는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TF

를 구성한 바 있음2).

  ◦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 역시 65세 이상이 서울시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인구문제의 종합적인 분석과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기획조정실에 전담조직(인구변화대응팀)을 설치(2021.7.)

하고, ▸인구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2021.12.30.)

하였음.

  ◦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는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구성(2022.12.12.)하여 

현재까지 총 6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

1)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 국토, 국방, 금융, 지역
2) 인구정책TF는 출범 당시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인구위기대응TF로 명칭이 변경

(2022.6.24.)되었으나 현재는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 업무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2023.6.19. 출범)에서 시행되고 있음.



으로 4대 정책방향 및 11대 전략, 3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5년(2024~2028)간 

총 1조 9,314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수립(2024.6.14.)하였음.

< 서울시 인구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
연도별 예산액

2024 2025 2026 2027 2028

투자예산(안) 1,931,429 281,117 380,370 419,043 442,802 408,097

1.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91,650 13,527 17,209 18,835 20,677 21,402

➊ 정년제도 개선 및

계속고용 지원 
17,605 3,364 3,441 3,520 3,600 3,680

➋ 글로벌 인재 유치 및

정주여건 향상
41,845 6,163 7,268 9,015 9,377 10,022

➌ 첨단기술 활용

노동인력 부족 대응
32,200 4,000 6,500 6,300 7,700 7,700

2. 컴팩트 도시 조성 2,491 1,091 200 200 200 800

➊ 도시공간 유연화 및

재구조화
2,491 1,091 200 200 200 800

➋ 광역권 생활 편의 증진 - - - - - -

3.건강활력 생활 보장 555,551 102,078 128,281 107,455 107,306 110,431

➊ 고립·단절 없는 

일상 지원
233,151 39,922 41,120 62,821 43,978 45,310

➋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259,959 52,035 75,311 31,694 49,838 51,081

➌ 주거·복지 지원체계 개선 62,441 10,121 11,850 12,940 13,490 14,040

4.탄생응원 지원 1,281,737 164,421 234,680 292,553 314,619 275,464

➊ 가정·일 양립 문화확산 33,690 2,550 5,190 8,650 8,650 8,650

➋ 부담·공백 없는 

양육환경 조성 
14,984 - 3,746 3,746 3,746 3,746

➌ 결혼·출산 

진입 장벽 완화
1,233,063 161,871 225,744 280,157 302,223 263,068

  ◦ 이외에도 서울시는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부서 자체평가,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2022.10.~2023.10.)하였으나 용역을 통해 진행되는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의 한계,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실효성 부족 등이 

지적됨에 따라 서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2025년 2월에 인구영향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3. 위원회 관련 규정의 정비

가. 위원회 명칭 변경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가 종료될 예정(2024.12.)인 인구변화대응위원회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기에 앞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며, 

미반영된 약칭을 정비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7조(인구변화대응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제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 5. (생  략)

  ◦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및 그에 따른 기본계획의 명칭과 위원회의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하고, 인구정책 아젠다 발굴·정책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또한 자문기능의 추가는 동 위원회가 인구변화대응 세부 전략 과제 등의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동 조례에는 심의기능만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여 동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미반영된 약칭의 정비는 동 조례 제5조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약칭하도록 하였으나 

동 조례 제7조에는 이러한 약칭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으로, 

개정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위원회 구성 및 정수 확대 등(안 제8조)

  ◦ 안 제8조는 저출생·고령화 및 도시공간계획 분야 전문가, 청년, 이민·

다문화 분야를 위촉위원의 자격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위원 

정수를 종전의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④·⑤ (생  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1. ~ 3. (생  략)

   4. 저출생·고령화, 도시공간계획 등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청년, 외국인 주민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⑤ (현행과 같음)

  ◦ 서울시는 이러한 위촉위원의 자격 및 정수 확대에 따라 당연직 위원의 

정수를 종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되, 논의 안건에 따라 소관 국·과장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경제·고용, 복지·돌봄 

분야 위촉위원은 각각 1명씩, 청년·여성 및 이민·다문화 분야 위촉위원은 

각각 3명씩 증원할 예정임.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편(안) >

현행 개편안

◦ 명칭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 당연직(5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여성

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

기획단장

◦ 위촉직(10명)

 - 인구·사회(2), 경제·고용(2), 복지·돌봄(2), 

도시·주택(2), 청년(1), 시의원(1) 등

◦ 명칭 : 인구정책위원회

◦ 당연직(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기획조정실장

◦ 위촉직(18명)

 - 인구·사회(2), 경제·고용(3), 복지·돌봄(3), 

도시·주택(2), 청년·여성(3), 이민·다문화(3), 

시의원(1) 등



  ◦ 이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인구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나, 지난 2년간 동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총 6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원 정수의 확대가 반드시 위원회 운영의 

양적·질적 효율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에는 다소 의문임.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개최실적 >

◦ 2023년 추진실적 : 총 4회(정기회의 2회, 수시회의 2회)

연번 구분 방법 개최일자 안건명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1 정기회의 출석 ’23.1.3. 인구변화 대응 방향 및 전략, 세부 전략과제 논의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8명

2 수시회의 서면 ’23.1.4.~6. 인구변화대응 세부 전략 과제 수정·보완 자문 위촉직 9명 위촉직 8명

3 수시회의 출석 ’23.5.11. 인구변화 대응방향 및 전략사항 보완 자문 위촉직 3명 위촉직 3명 

4 정기회의 서면 ’23.10.30~11.3. 이민정책 전환 필요성 대두 관련 자문 위촉직 9명 위촉직 8명

◦ 2024년 추진실적 : 총 2회(정기회의 2회) 

연번 구분 방법 개최일자 안건명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1 정기회의 출석 ’24. 5.14. 인구변화대응 기본계획(안) 보고·심의 당연직5명
위촉직10명

당연직5명
위촉직5명

2 정기회의 출석 ’24.10.29. 인구정책연구과제 추진현황 보고 등 당연직5명
위촉직10명

당연직5명
위촉직 8명

다. 위원장 직무대행 및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재 또는 유고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의 인용 

조례를 명시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  략)
  <신  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 현행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

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안 제9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우

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

하게 하는 것임.

  ◦ 그러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시에도 개최해야 할 만큼 급박한 현안을 

동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 개정 조문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최범준 02-2180-8056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
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명단

분  야 연번 성  명 소  속(직 위) 주 요 경 력 비고

위
촉
직

(10)

인구
․

사회
(2)

1
변미리
(女)

(1964)
서울연구원

포용도시연구
본부장

- (전)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위원
- (전) 한국사회학회 이사 
-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인구TF

2
진미정
(女)

(1968)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현) 한국가족정책학회 회장 
- (현) 제5기 국가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 
-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박사(인구학, 가족학)

복지
․

돌봄
(2)

3
김영란
(女)

(1965)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일과생애연구
본부 연구위원

- (전) 경기도 인구정책포럼 자문위원
- (전) 서울시 일가정양립지원단 자문위원
-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

인구TF

4 남원준
(1959)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환경보건
학과 교수

- 前 서울시 복지본부장

경제
․

고용
(2)

5 전영수
(1972)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 (현) 감사원 인구정책 자문위원
- (전) 대통력직속 일자리위원회 전문위원
-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박사

인구TF

6 박정수
(1966)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부위원장)
- (현) 한국바이오경제학회 이사 
- (전) 서울비전2030위원(글로벌도시경쟁력)
- 미국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비전
2030

도시
․

주택
(2)

7 남진
(1968)

서울시립대학
교

도시공학학과 
교수

- (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전)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동남권 총괄계획가
-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공학박사(도시계획)

인구TF

8
박미선
(女)

(1972)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
센터장

- (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전) 주거환경연구원
-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 도시정책학 박사

서울시 
1인가구 
정책TF 
자문

시의
원
(1)

9
이숙자
(女)

(1962)
서울시의원

- (현)법무부 갱생보호육성 재단이사
- (전)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

기경위
위원장

청년
(1) 10

고우림
(女)

(1990)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
소 연구조교수

- (현) 경기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인구와 미래전략 TF)
- 서울대학교 보건학 박사 

미래청년
기획단 
추천

당
연
직
(5)

-

11 김상한 행정1부시장 -
12 김태균 기획조정실장 -
13 김선순(女) 여성가족정책

실장 -
14 김철희 미래청년기획

단장 -
15 정상훈 복지정책실장 -


